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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년 전 우리 국회에서 "일본은 우리와 외교를 공작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이란의 핵 

개발에 대비해서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2~3 년 뒤처져 있을 뿐 아니라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핵보유국임을 헌법 

전문에 공표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중국의 반대를 의식해서 사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냉전의 잔재'라는 중국의 시각으로 한·미 동맹을 

흔들어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 못지않게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7 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쿄와 서울을 맞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북한과 수시로 일련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의 발언이 북한에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 월 말에는 100 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종료됐다. 우리가 1997 년 외환 위기 때 IMF 에서 195 억달러 구제금융을 받고 국가 부도 

사태를 면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난 3 월 초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는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미·일 삼국 관계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 한국을 이 가치동맹에서 제외해서 이제 한국은 중국 편이라고 워싱턴에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렇게 새로운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한 고위 

인사가 말했듯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국도, 일본도 흔들고 있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미국도 분명 아베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 아무리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부상(浮上)에 대비하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일본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말했듯이 '미국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자처하고 있다. 일본에 더 이상 노마크 찬스를 허용해서는 곤란하다.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를 분리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우선순위라도 조정해야 한다. 

 

외교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악마(惡魔)와 춤추기'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 본 글은 2015 년 4 월 4 일자 조선일보에 기고된 글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